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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지원금액 분배에 반발
지경부, 연간 지원폭 설정 700개 관련기업 피해 … 투자 발묶어

정부가 태양광발전 보조금제도에 연간 한계를 설정하자 태양광 예비 참여기업들이 태양광산업 죽이기라며

반발하고 나섰다.

지식경제부는 4월 태양광 발전 차액의 연도별 지원한계용량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<2009년 신․재생

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실행계획>을 확정해 발표했다.

태양광 발전차액제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

보상해주는 제도이다.

기존에는 2011년까지 총 한계용량 500㎿를 정해 연도별 한계 없이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500㎿ 중 잔여용

량 200㎿를 2009년 50㎿, 2010년 70㎿, 2011년 80㎿로 배분한다고 발표했다.

신․재생 에너지 예산이 한정돼 있고, 연간 한계용량을 설정하지 않으면 물량의 일시적 쏠림 현상으로 조기

에 한계용량에 도달해 태양광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.

그러나 태양광발전을 준비해오던 기업들은 2008년 태양광발전차액 보전액 최대 30% 인하에 이어서 나온 이

번 조치가 “이제까지 태양광발전에 투자한 곳 일부만 보호하겠다는 것”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.

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전국의 700여 태양광발전 예비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수천만에서 수십억

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, 태양전지와 모듈 생산기업, 시스템 설계기업 등도 모두 공중분해될 수 있다

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.

100여 곳의 태양광발전 기업들이 최근 모여 설립한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장동일 부회장은 “토지구입과 토

목공사를 포함해 태양광 공사에 1년이 넘게 걸리는데,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고 태양광 사업을 준비해오

던 기업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게된 셈”이라며 “은행들이 대출도 해주지 않고 있다”고 주장했다.

또 기업들은 지경부가 현재 시장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다.

이에 지경부 관계자는 “이전에 고시한 총 한계용량을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”며 “만약 연도

별 한계용량을 세우지 않았다면 오히려 약 2년간 태양광산업은 죽은 시장이 됐을 것”이라고 반박하며 정책을

수정할 뜻이 없음을 시사해 정부와 기업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

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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